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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제  출처

■ 2022년 거시경제 전망 및 정책적 시사점
 - 지난해 코로나 상황에서 4.1% 성장한 우리경제는 2022년에도 3.2% 성장하여 코로나19
    충격에서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
 - 2021년 역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와 함께 선진국의 강력한 통화·재정정책과 백신접종 

확대로 수출이 늘어난 데다, 두 차례 추경과 초저금리 하에서 내수도 점차 회복되며 
빠른 성장세를 보였음

 - 백신 접종 확대를 기반으로 수요 회복이 기대되지만, 감염병 관련 불확실성과 인플레 
장기화 가능성,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의 금리 인상 조치 등 유동성 축소, 높아진 
자산 가격과 부채규모에 따른 금융불균형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 

 - 거시경제 정책은 경제 회복 정도에 맞춰 코로나19 대응 정책을 점차 정상화하되 확 
대된 리스크 요인에도 유의해야 함. 단기적으로는 위드 코로나 체제가 시작된 만큼 
감염병 관련 정보제공 및 의료대응능력 강화, 손실보상체제 확충 등을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 중장기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정책을 
추진해야 함

                                ☞바로가기

■ 2020~2021년 강원경제, 그리고 2022년 전망과 대응 
    < 2021년 강원지역경제 동향 > 

 - 전체적으로 2021년도는 소비확대와 서비스업 생산, 수출이 강원경제를 견인하였고  
제조업 생산, 설비투자, 건설투자는 2020년 수준을 유지. 2021년은 2020년 –2.0% 
성장률의 기저효과와 소비확대, 서비스업 생산 증가, 높은 수출 증가 등으로 다소 높은 
성장률을 보임

    < 2022년 전망과 전략방향 > 
  - 강원도 경제는 코로나19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고 올 한해도 거리두기 강도에 따라 강원도 경제는 확대와 감소가 반  
 복될 것으로 전망되어 자동차 부품 중견기업의 미래 자동차 전환에 따른 설비투자,  
 상생형 일자리 기업의 투자 확대, 시멘트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친환경 시설투자 

     확대 등이 예상됨. 동해북부선착공 등 강원도의 SOC 예산 확대(’21년 7.8조원→’22년  
 8.4조원)로 건설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의료용 진단기기를 중심으로 의료기기의 해외수요 지속,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수요  
 확대 및 대만 해상풍력 단지 사업의 추가 수주 등으로 전선 수출(LS전선)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코로나19 등 대규모 전염병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을 최소화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디지털경제로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임. 이를 위해  
 강원도와 18개 시군 지방정부 통합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강원도 데이터 댐 구축,  
 강원 데이터 가치창출 지원센터 조성, 강원 데이터 플랫폼 특구 추진 등 디지털 혁신  
 대전환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 추진 필요  

                                ☞바로가기

한국금융연구원

강 원 연 구 원

https://vwserver.kif.re.kr/flexer/viewer.jsp?dir=km&cno=297037&fk=2021014925NH&ftype=pdf
http://www.rig.re.kr/front/report/memo/rigBriefs/boardView.do?board_key=11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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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제  출처

■ 2022년 한국 경제의 10대 키워드 - AFTER TIMES(코로나 이후의 미래)     
 - (2022년 한국 경제 트렌드의 10대 키워드 : AFTER TIMES)  

구 분 세부 내용

 Asymmetric recovery(비대칭 회복) 글로벌 경제의 완만한 개선

 Forward guidance(사전적 정책방향) 미 연준의 제로금리 탈출

 Twin deficit(쌍둥이 적자) 신흥시장의 불안정성 확대

 Endgame(종반전) 팬데믹 불확실성 속 정상화 단계 진입

 Rhino(코뿔소) 차이나 리스크의 심화

 Taylor’s rule(테일러 준칙) 한국은행의 출구전략 지속

 Inertia effect(관성효과) 보복 소비 기대와 회복 지연 우려 병존

 Mild recession(연착륙) 경기 상승세의 둔화

 Economic misery index(경제고통지수) 서민  체감 경기의 부진

 Secular stagnation(장기침체) 저성장 장기화에 대한 우려

 - (주요내용) 2022년에도 세계 경제의 회복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팬데믹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코로나 위기 이전의 정상 성장 추세로의 안
착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연초 
오미크론 발 글로벌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나, 시간이 지나면서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과 보급 확대, 방역 기술의 발전, 경제의 내성 강화 등의 요인
으로 COVID-19과의 전쟁에서 미약하나마 우위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

 - (시사점과 대응방안) 소비 침제가 장기화되는 관성효과를 막기 위하여 민간부문에
서 질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투자 활성화 유인 노력이 필요하며「투자확대
→고용 창출」의 파급효과를 도모해야 할 것임

  

   ☞바로가기
 

현대경제연구원

http://www.hri.co.kr/board/ReportView.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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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제  출처

■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 (2022.1)

 - (최근 국내경제) 코로나19 재확산에도 회복세를 지속. 수출은 글로벌 재화수요 증가. 

견조한 IT경기 등에 힘입어 호조를 지속하고 있음. 소비는 지난해 10~11월중 반등

하였다가 최근 들어 감염병 재확산 및 방역조치 강화의 영향으로 회복세 감소 

 - (경제성장률) 지난 11월에 전망치와 동일하게 3%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 ① 감염병 

상황 조기 개선, 정부지원책 확대, 글로벌 반도체경기 개선 등은 호재이나 향후 성장경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임  ② 국내외 감염병 확산세 심화, 글로벌 공급차질 회복 지연, 

중국경제 성장세의 빠른 둔화 등은 불안요소 임 ③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경기회복, 

공급병목 등의 영향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2%대 중반 수준을 상

회할 것으로 예상 ④ 경상수지는 흑자 기조를 이어갈 전망  

                                ☞바로가기

■ 코로나 위기 만 2년의 경제·산업구조 변화와 시사점 

 - (개요) 2020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 첫 확진자 확인 이후 만 2년의 시점에서 경제 및 

산업 구조에 나타난 변화를 파악하여 시사점을 도출

 - (경제구조 변화의 특징)  

    · 교역의존도가 코로나 위기 이전 보다 크게 상승 

    ·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코로나 위기 이전보다 크게 하락，

       순수출(수출-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코로나 위기 이후 크게 상승 

    · 민간수요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코로나 위기 이전보다 크게 하락한 반면， 

       정부수요의 GDP 대비 비중은 코로나 위기 이전보다 상승

 - (산업구조 변화의 특징)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코로나 위기 이전과 이후 변화가 없는 것으

로 분석되나,  ICT 산업 부가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코로나 위기 이전 보다 크게 높아짐.  

수출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 위기를 전후로 ICT 산업이 전체 수출 경기를 견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반면， 비ICT 특히， 기계와 자동차가 코로나 위기 이전의 위상을 회복하지 못함. 또한 코로나 위

기를 전후로 서비스업의 부가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변화가 없으나， 서비스업 내 도소

매업， 숙박·음식업， 문화·기타 산업 등은 크게 위축된 반면， 금융·부동산， 정보통신업 등은 

오히려 시장 수요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 이후 경제 및 산업 구조 급변 대응 방안 및 시사점)

     ① 경기회복의 핵심 동력인 수출의 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해 시장 외연을 확대하고 공급망 교란 

에 적극 대응  ② 정부소비지출보다 민간소비를 활성화할 간접적인 내수 진작책이 필요  ③ 코

로나 위기에도 기업 투자가 확대될 적극적인 시장 규제 완화에 노력  ④ ICT 산업의 양적 성장이 

경제·산업 구조의 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관련 기술 확산과 기존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모색 

    ☞바로가기

한국은행 

현대경제연구원 

http://www.bok.or.kr/portal/bbs/P0000559/view.do?nttId=10068522&menuNo=200690&pageIndex=2
http://www.hri.co.kr/board/ReportView.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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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정  출처

■ NABO 재정동향 & 이슈(2021년 4분기)
 - (주요 재정지표) 2021년 9월까지의 총수입과 총지출 진도율은 각각 86.0%, 78.0%이며, 

통합재정수지(29.6조원 적자)는 전년 대비 적자 규모가 50.8조원 개선하였으며, 중앙정
부 채무는 전월대비 국고채권 상환으로 0.6조원 감소한 926.6조원으로 전년 결산기준 대
비 107.4조원 증가함

 - (주요 재정동향) 2021년 4분기 주요 재정동향은 2022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와 더불
어, ① 제1차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 수립 발표, ②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 보상, 
③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 발표, ④ 2022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율 결정 ⑤2022
년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 발표, ⑥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 방안 발표, ⑦ 인구
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추진방안 발표, ⑧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 발표, ⑨ 미
국 인프라 투자법의 주요내용 ⑩ OECD 국가의 교육재정 지표, ⑪ OECD 주요국 건설 
투자동향 비교 등 11가지를 선정하여 재정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소개함

 - (주요 재정이슈) 2021년 4분기의 주요 재정이슈로는 정부의 「재정분권 2단계 추진방
안」발표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임.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 확
정하였는데 이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2020.12월)에서 제시된 탄소중립에 따른 사회
적 구조전환에 대한 정책방향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2030 온실가스 감축목
표, 중장기 에너지계획 등 후속계획, 온실가스 감축기술개발 방향 등 부문별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주요 내용을 소개함.

☞바로가기
■ 2021년 개정세법의 심사경과와 주요내용
 - (개관) 국회 세법심사는 2021년 12월 2일과 9일 두 차례 본회의를 거쳐 총 17개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함. 본 보고서는 2021년 12월,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과 심사 과정을 담아 2022년부터 시행될 세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개정세법 주요내용 및 심사 쟁점) 의결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국세기본법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한도 및 납부지연가산세 면제기준 상향 ▶소득세법 1세대 1주
택 및 1세대 1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및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 유예(1년) ▶부가가치세액 중 지방소비세 이양비율을 인상 ▶상속세 및 증여
세법의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물납대상을 확대하는 등 의 개정
사항 등이 있으며 ▶개별소비세법 과세물품에 대한 공제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심사 
쟁점안에 대해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에서 본회의 의결까지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됨

  - (향후 논의과제) 국가전략기술 등 신산업·국가성장동력 관련 세제지원 항목과  2050탄소
중립 선언 및 저탄소 경제 전환에 따른 환경 이슈 관련 탄소세 도입 세제 개편안은 추후

    논의해야 할 과제에 해당 
                  ☞바로가기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https://viewer.nabo.go.kr/streamdocs/view/sd;streamdocsId=72059237890568239
https://viewer.nabo.go.kr/streamdocs/view/sd;streamdocsId=72059237849026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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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정  출처

■  2022년 1월 재정동향 및 이슈
 - (재정운용동향) 
    ① 총수입: 국세·세외·기금 수입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가 유지되었고(523.9조원),  

   주로 경기 회복 영향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중심으로 증가
    ② 총지출: 경기회복 견인을 위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정집행으로 전년 동기대비  

   45.2조원 증가 
    ③ 재정수지 : 국세·기금수입 등 총수입 개선으로 11월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전년 동기 대비 40.9조원 개선(△63.3→△22.4조원)
    ④ 국가채무: 국고채 발행 규모는 12월말 기준 180.5조원(국고채 잔액 843.7조원)
.
 - (주요 재정 이슈)
    [전 국민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재정지원 방향] 플랫폼 노동 등 근로형태 다양

화, 기대수명 증가로 평생직장 개념이 약화되고, 평생직업 능력개발의 중요성 증대 
되어 프로그램 내용 및 훈련·교육 전달방식의 일부 보완 필요

    [주요국(韓·美·英·中)의 R&D 재정투자동향] 미·중 기술패권 경쟁 격화, AI·감염병·
탄소중립 등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국 R&D 재정투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
세로 코로나 이후 가속화될 산업·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 중장기 R&D 투자전략 
및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시 주요국 투자동향에 대한 면밀한 평가 반영 필요  

    * 탄소중립, 양자기술, 뇌연구, 미래차, 국제협력, 우주, 기초연구, 디지털기술 등 포함  
    [급변하는 가족형태에 대응한 보편적 가족서비스 추진방향]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가족개념이 변화됨에 따라 혼인 및 혈연 중심으로 유지되어온 현행법과 제도는 한
계가 있어, 가족 형태 다양화, 가족구성원 개인 권리 증진 등을 반영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1~’25)이 수립됨에 따라 1인 가구·한부모·청소년부모·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지원을 확대할 예정

 

☞바로가기

기획재정부 

https://www.moef.go.kr/com/synap/synapView.do?atchFileId=ATCH_000000000019590&fileS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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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재정·예산 관련 법령  출처

■「지방세기본법」일부개정 (개정 ′21.12.28. 시행 ′22.1.1.)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2개월 이내에 지방세의 결정 또는 경정 여부에 대한 결과

를 통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그 진행상황 등을 안내하도록 하여 납
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
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명
확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여 세무조사의 공정성을 도모하며, 과세표준 신고서 
등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의 범위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바로가기
■「지방세법」일부개정(개정 ′21.12.28. 시행 ′22.1.1.)
 - 부동산 등을 유상승계취득하거나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대상 물건의 실질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취득세의 과
세표준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결손금을 소급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기간을 한시
적으로 확대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법인이 아닌 단체의 거주자인 구성원이 비거주자인 구성원을 대신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일괄하여 신고하는 경우 지방소득세 과세표준도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세 등을 환급함에 따라 지방소득세도 환급하려는 경우 지방세
환급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소득세 등 환급의 통보를 받은 날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바로가기
■「지방재정법」일부개정(개정 ′21.12.28. 시행 ′22.1.1.)
 - 현행법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을 조정하기 위하

여 시ㆍ도세의 일부를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하여 기초자치단체에 일정기준에 
따라 조정교부금을 배분하고 있음 

 - 경마, 경륜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레저세 역시 시ㆍ도세로서 그 중 일부가 조정
교부금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주거침해, 도박중독, 교육상 문제, 교통혼잡, 주차문제, 소음 등 사회적 비용을 대
부분 부담하므로, 장외발매소분 레저세의 지방자치단체 간 배분에 관한 기준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마투표권 등에 대해 시ㆍ
군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ㆍ군 및 자치구에 배분하려는 것임

☞바로가기

법제처

법제처

법제처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38259&ancYd=20211228&ancNo=18654&efYd=202201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38261&ancYd=20211228&ancNo=18655&efYd=202201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38267&ancYd=20211228&ancNo=18657&efYd=202201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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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재정·예산 관련 법령  출처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개정 ′21.12.28. 시행 ′22.1.1.)
 - 2021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 경쟁력 강화,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서민 주거안정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친환경ㆍ신성장 기술지원 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바로가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의 관한 법률」일부개정(개정 ′21.12.28. 시행 ′22.1.1.)
 - 납부의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사유에 전쟁, 감염병, 풍수해, 화재, 그 밖의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를 추가하는 한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비용을 줄이고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전자송달의 범위를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외에 이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송달까지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바로가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일부개정(개정 ′21.12.7. 시행 ′22.1.1.)
 -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지역의 사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의 

재정과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비율 
조정 등을 통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으로 

 - 지방소비세율을 25.3퍼센트로 인상하여 지방세를 확충하고, 이를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되는 사업의 비용 및 이와 관련된 조정교부금ㆍ교육비
전출회계 감소분 보전에 우선 배분하도록 함에 따라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의 비용 보전에 활용되는 지방소비세액을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원으로 규정하고,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반시설 조성 등을 지원하도록 지방
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하려는 것임

☞바로가기

법제처

법제처

법제처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38265&ancYd=20211228&ancNo=18656&efYd=202201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8213&ancYd=20211228&ancNo=18658&efYd=20220101&nwJoYnInfo=Y&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7327&ancYd=20211207&ancNo=18545&efYd=202201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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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책 및 연구  출처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왜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나
 - (개 요) 학령인구 감소 추이, 재정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국민의식, 전반적 재원배분

의 효율성이라는 전체 국가재정 관점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문제를 조망하고 

내국세수에 연동되어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마련 방식을 학령인구 추이를 

반영하여 소득증가와 물가상승의 범위 내에서 교육투자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 논의 필요

 - (주요국가와의 비교)  ① 미국 : 교육자치 단위인 학교구는 교육행정 자율성의 대가
로 과세권한을 갖고 재원조달의 책무성 요구  ② 일본 : 중앙정부 부담은 교원 인건비 
1/3과 약간의 시설정비 비용에 한정되어 있음 ③ 우리나라 : 인구팽창기에 도입된 
현재 교부금 산정방식은 인구 축소 사회의 합리적 자원배분에 부적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 개편 필요성 )
    ① 학령인구 감소 : 학령인구 감소 추이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2060년 1인당 교부

금액은 2020년의 5.5배로 급증하며 소득과 물가상승 범위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 
    ② 교육분야 내 재정칸막이 : 초중고 교육에만 사용되도록 제한되어 고등교육 지원에 

활용되지 못하므로, 대학이상의 고등교육 투자는 OECD 하위권으로 기형적 자원
배분의 결과 초래

    ③ 교육외 다른 분야의 재정수요 확대 : 국민들의 인식에 있어서 교육투자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노후, 건강 및 의료, 실업, 아동양육 등의 복지 재정수요 중요도가 증가

 - (정책적 시사점)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투자의 질적 제고를 위해 교육재
정교부금의 총량은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확대하더라도, 확대범위는 소득
증가와 물가상승의 범위 및 국가재정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수준에서 확대되어야 함   

☞바로가기
■ 저탄소시대의 탄소가격제와 강원도
 - (논의 배경) 세계적으로 심화된 지구온난화는 단순 폭우,폭설을 넘어 지구생태계를 

바꾸고 인류의 생존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주요 원인은 온실가스이며 특히 이산화
탄소가 91%를 차지하는데 에너지 생산을 위한 연료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
화탄소 감축으로 탄소량을 저감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구온난화를 관리
하여야 하는 현 시대적 상황에 탄소가격제의 목적이 있음

 - (논의 동향) 2021년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순 탄소배출량을 0으로 맞추기 위한 
노력으로 넷제로(net zero)를 발표하며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있으며, 강원도는 정
부의 계획보다 10년 앞당긴 204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함. ①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탄소가격제 도입 ②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효율적 활용 필요성의 논의가 대두 

 - (탄소세에 대한 대응방안) 강원도는 산간지역이 많고 고령화 인구 비중이 높아 
저소득, 고연령층을 위한 노후화된 지역의 재생사업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므로, 탄소국경세로 타격을 받는 산업군을 파악하고 
관련 기업의 필요한 정책적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조제의 역진성을 가진 탄소세인 만큼 저소득층에 대한 감세 지원 방안의 정책 설계가 
필요함 

☞바로가기 

한국개발연구원

강원연구원

https://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17287
http://www.rig.re.kr/front/report/memo/rigBriefs/boardView.do?board_key=11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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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책 및 연구  출처

 ■ 코로나시대의 지방세·지방재정 ‘4080’ 개혁 방안
      - (추진배경) 최근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지방소멸 우려와 

수도권 집중 현상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중앙
의존적 지방세입구조 등 지방재정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완하고 지방소멸의 지역사회 
위기 속에서 주민보호 등 삶의 질 정책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재정분권이 필요함. 이를 위해 지방세비율 40%, 재정자주도 80% 목표로 
지방세·재정 체계를 전체적으로 개혁하는 재정분권 방안이 제시됨  

 - (4대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
    ① 지방재정 자립-국세이양을 통한 지방소득·소비세 확대,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 

정비,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지방환경세 도입, 부담금의 지방세 전환을 통한 
담배소비세 확대 ② 지역균형발전-지방교부세 재원보장 기능 강화, 지역균형발
전기금 신설, 분석을 통한 재정형평화 재설계, 지방세 중과세제도 실효성 확보  
③ 공평과세 구현- 토지 용도별 과도한 세부담 격차 완화, 부동산 상속 증여 취득에 
대한 과세 강화, 비주거용 부동산 과표 불형평 해소, 전기수소차 확대에 따른 자
동차세 재설계 ④ 지역경제활성화 조세수단 확보-지방소비세 재설계, 양도소득세 
일부 이양으로 지역맞춤형 부동산세제 운영, 부동산 과표결정권 강화, 지방세 감면 
자율성 확대  

 - (결어) 지방이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 아래 일자리 창출, 노인 돌봄 등 주민 삶의 
질 제고 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 지방재정 자립 기반 마련함과 동시에 학령인구 감소, 
고령화, 지방 소멸 등 지역별로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한 중앙과 지방,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자산 불평등, 탄소중립·디지털전환 

    대응 등 다변화사회 여건에 적합한 지방세제도 합리화 추진 방안을 모색해야함  
☞바로가기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고령자가구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 
 -(개요 및 배경) 인구고령화는 생산 능력과 소비욕구가 상대적으로 약하여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며 빈곤층을 형성하여 분배 정책의 주요 대상임. 현재의 연금제도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적제도로 빠른 속도로 발전해 왔음. 고령자 소득 증가는 삶의 안정성과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여 빈곤문제 해결 및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고령
계층에 대한 공적연금 증가는 소비성향이 낮아 소비확대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어 실증적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이 고령자가구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함

 - (분석 결과) ①고령자 가계의 공적연금이 증가할 때 사적이전소득이 함께 증가하고 있고, 
향후 공적연금의 사적이전소득 구축효과는 더욱 다양한 자료와 방법론을 사용하여 분
석될 필요가 있음

    ② 공적연금이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소비의 가처분소득 탄력성과 
한계소비성향을 추정하였고 연금 증가로 인한 가처분소득의 증가는 가계의 소비를 증
가시킬 뿐 아니라 연금 비수급가구의 동일한 소득 증가보다 더더욱 소비증가 효과가 
큰 것으로 해석됨. 즉 공적연금이 안정성이 높은 소비성향을 야기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시사점) 공적연금이 고령자 가계의 소비 확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공적연금     
  소득이 비공적연금 소득에 비해 소비효과가 크다는 점이 고무적임. 이번 실증분석으로부터   
  고령자 가구의 공적연금이 커질수록 다른 소득에 비해 소비효과가 커질 것이 전망됨

                                                                                               ☞바로가기

한국지방세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

https://www.kilf.re.kr/cmm/fms/PDF.do;jsessionid=2380B1735C81319E615C884B73C76FA2?atchFileId=FILE_000000000009670&fileSn=0
https://viewer.nabo.go.kr/streamdocs/view/sd;streamdocsId=72059237891258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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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책 및 연구  출처

■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 OECD국을 중심으로 -
 - (개요)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인구구조의 변화가 중장기적으로 경제수준과 경제성장 경로에 미치는 원인을 분석하고 
OECD 국가들의 대응방향과 정책을 통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에 대한 참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함 

 - (분석) 1990년대까지는 OECD 국가의 인구와 경제가 동반 성장하였지만, 2000년대 
이후로는 국가별, 지역별로 인구구조 변화에서 차이를 보임.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
행된 국가는 연령대별 인구 비중 변화와 경제성장률 간의 상관관계가 높고, 고령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된 국가는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나 자동화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 
이 국가별 노동생산성 하락의 효과를 상쇄시키는 것으로 보임

  - (시사점 및 대응방향) OECD 국가들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첫째, 생산연
령인구 확충을 위해 해외 이주민(이민) 유입 적극 추진, 둘째,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
해 생산 및 서비스의 자동화를 지속 추진, 셋째, 노동참여율 증대를 위해 가족정책, 
노동시장 유연화, 정년 연장 등을 추진하여 왔음. 반면, 해외 이주민 유입은 사회적 
갈등과 사회통합 비용이 발생하고, 생산·서비스 자동화는 부문간 지역간 불평등 문제
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바로가기
■ 2021년 교육여론조사 결과 
 - (조사 목적) 2021년 교육여론조사(16차)는 새롭게 추진하거나 변화를 검토 중인 우

리나라 교육과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 및 태도, 의견을 조사하여 교육정책의 
수립·개선 및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교육정
책을 개발하고 교육정책 결정에 반영할 수 있음

 - (교육정책 방향과 과제)

     

☞바로가기

국회예산정책처

한국교육개발원

https://viewer.nabo.go.kr/streamdocs/view/sd;streamdocsId=72059237891336462
http://kedi.re.kr/khome/main/research/selectPubForm.do?plNum0=1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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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경제정책방향
 - 정부는 ′21.12.20. 대통령 주재 2022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및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개최하여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 2021년에는 코로나 충격을 극복하고 경기･민생 등 완전한 경제회복과 함께, 선도형 경

제로의 구조 대전환을 위해 정책역량을 총집중한 한해로 우리 정부도 ① G20 선진국 중 
가장 빠른 경기 회복 흐름을 지속하면서 ②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고
용･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을 지속하였으며 ③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에 주력하면서 혁신 
성과 가시화 등 미래 구조전환에 대비한 선제 대응을 강화하여 경제도약의 기반을 구축 

 - 2022년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제 성장세 지속, 일상 회복 추진 등으로 개선 흐름을 이
어가며, 대내외 불확실성도 높아지는 상황으로 국내외 경기 개선에 따른 그간의 고용 
소득 증가, 심리 개선 등이 소비회복세를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 이에 따라 부처간 협
업체계를 구축하고 재정 공공부문의 과감한 개혁을 통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 필요

 ☞바로가기
■ 소통과 참여를 통해 더욱 안심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계획 발표
  - ‘미래학교’사업은 2021년 702동(484교, 총사업비 3.5조원)을 선정·사전기획 및 사용자 참

여 설계를 추진하였고, 2022년에는 국비 5,194억원, 지방비 1조 3천억원을 투입하여 518
동을 선정·추진할 예정   

    * 2021년~2025년까지 40년 이상 경과 학교 건물을 미래형 학교 공간으로 개축(리모델링) 
 - 사업 첫해인 2021년에는 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학교 선정 및 사전기획 

등 일련의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 소통 및 효율적 지원이 다소 미흡하였으나, 
2022년에 선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전년도의 다양한 사전기획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안내
하고, 개정 교육과정을 포함한 미래형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내실 있게 기획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으로‘안전’을 핵심요소로 미래교육의 학교공간 조성과 감염병 걱정이 없는 
안심할 수 있는 미래학교를 만들어 갈 계획임

☞바로가기
■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 초과세수 기반 방역 추경 -
 - 정부는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12.7조원 규모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

(‘21.1.23일)」, 1백만원 방역지원금 등 6.5조원 규모「소상공인 지원 패키지(12.17, 
31일)」등을 마련·신속 집행 중에 있으며,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으로, 
자영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방역을 추가 보강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1월중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

 - 경제회복으로 예상보다 더 늘어난 ’21년 초과세수(약10조원)를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에 
속히 환류하고자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보강의 원포인트(one-point)에 한정한 “초과
세수 기반 방역 추경”을 (규모 14.0조원) 추진 

☞바로가기

기획재정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https://www.moef.go.kr/com/synap/synapView.do?atchFileId=ATCH_000000000019373&fileSn=4
https://www.moe.go.kr/sn3hcv/doc.html?fn=7d373d303800cfa12a58c816e030c5d0&rs=/upload/synap/202202/
https://www.moef.go.kr/com/synap/synapView.do?atchFileId=ATCH_000000000019655&fileS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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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뉴스브리핑  출처

■ 2021년 지방재정 집행 468조원 역대 최대 규모
 - 행정안전부는 ′22.1.3.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방정부가 

적극적·확장적 재정정책을 운용한 결과 2021년 지방재정의 89.3%를 집행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집행실적을 보였다고 밝힘.

 - 243개 자치단체의 2021년 지방재정 최종 집행액 468조원은 2020년 대비 36조원 
증가한 규모임 

 - 한편, 행정안전부는 2022년에도 지방재정이 지역 및 민생경제 회복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반기 재정집행(목표 60%)이상을 강화하는 등 연초부터 선제적, 전략적, 
확장적 집행관리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재정을 집행할 
계획임  

☞바로가기 

■ 행안부 지방세외수입 운영 지자체 26곳 선정 
 - 행정안전부는 ′21.12.20. 전국 지자체에 대해 지방세외수입 운영 실적을 분석 진단

하여 우수 자치단체 26개 기관을 선정·발표함.  
 -  2015년부터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제고할 목적으로 매년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하고 있고, 
특히, 우수단체로 선성된 지자체에게는 기관표창과 재정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지속적인 지자체의 관심을 독려해나가기로 했음    

 -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외수입의 징수규모가 약 30조원으로 전체 지방세입 규모의 
30%정도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지자체 스스로 체납을 줄이고 관리운
영을 체계화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우수 지방자치단체 현황>

☞바로가기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synap/skin/doc.html?fn=BBS_2021121708114412911&rs=/synapFile/202202/&synapUrl=%2Fsynap%2Fskin%2Fdoc.html%3Ffn%3DBBS_2021121708114412911%26rs%3D%2FsynapFile%2F202202%2F&synapMessage=%EC%A0%95%EC%83%81
https://www.mois.go.kr/synap/skin/doc.html?fn=BBS_2021121708114412911&rs=/synapFile/202202/&synapUrl=%2Fsynap%2Fskin%2Fdoc.html%3Ffn%3DBBS_2021121708114412911%26rs%3D%2FsynapFile%2F202202%2F&synapMessage=%EC%A0%95%EC%83%81

